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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한러 차세대교류 사례 

 ‘한러 대학생대화(2010-2015)’ 

이 형 숙
한러대화 기획팀장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1. 서 론

20세기 초 세계사의 격변과 더불어 관계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러대화 KRD포럼’을 비롯한 각종 포럼들과 문화예술분야 교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수교 25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무려 110배 이상 증가하고 인적교류도 연 13만 명 이상에 

이를 만큼 양적 확대를 이룬 양국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정의를 이끌어낼 만큼 

두터워졌다. 

차세대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G20 정상회의를 

통한 만남에서 양국 정상이 협력 확대를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교류 

확대라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일반인 사증 면제 및 문화원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2012년에 유엔 결의안을 기초로  “2025년까지 러시아 차세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를 매개로 한 외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고양, 해당국가와의 

외교관계 증진, 경제적 진출에 도움을 주는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외교’는 어느새 대학사회에서도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은 ‘반민반관’, 이른바 

1.5트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기관, 

혹은 주체가 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이야말로 차원 높은 수준의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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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교적 노력의 인문적 이해와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고, 모든 외교에는 그러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또한 정치적 변화와 무관한 민간교류의 토대이자 

국가 발전의 미래로 불리는 차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관산학’ 

협의체로서 <한러대화>의 사무국이 양국의 대학 내에 소재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는 양국 간에 점증하는 협력의 필요성을 토대로 2010년부터 

차세대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6개 분야에서 정기적이며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중에서 ‘한러대학생대화’는 지난 6년 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됨으로써 차세대

가 친밀감과 기대감을 갖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교류프로그램을 모델로 러시아와 

독일 차세대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2. <한러대학생대화>의 구성 

1) 성격

  - ‘한러대화’를 구성하는 6개 분과 중 ‘차세대분과’의 역점사업이자　지속사업

  - 목적：향후 한-러 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양성, 폭넓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들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양국 청년들의 

실천적 연대와 참여 촉진, 토론 내용을 정리한 합의문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차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차세대　발전에 기여

2) 진행현황

  - 2010년부터 5회 연속 개최

    (1차: 서울·제주, 2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인근, 3차: 서울·강원, 4차: 서울·인천· 경기지역, 

5차: 칼리닌그라드)

     * 2015년 7월에는 외교부·코레일 주관 ‘유라시아친선특급’ 사업과 연계하여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에서 차세대교류행사 진행

     * 2016년 1월말 제6차 한러대학생대화 개최 예정

  - 기간: 방학 기간 중 6박 7일 (러시아 개최 시 7박 9일) 혹은 4박 5일

  - 구성: 사전 화상회의, 현장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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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인원: 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각 20명씩 40명, 초청인사, 임원진 및 진행요원 등 

60-70명 규모

    * 2013년 4차 대화는 예외적으로 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약 80명을 선발하여 진행,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30명과 함께 교류 프로그램 진행. 

 3) 참가자 현황

  - 한국 측: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 20여 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러시아 측: 모스크바대학교,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모스크바인문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

크대학교, 극동연방대학교, 발트연방대학교, 북동카프카스연방대학교, 노보시비르스크국립

대학교, 우랄연방대학교 등 러시아 전역 15개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 120여 명 참가

  - 전공: 어문학과 지역학 통번역 등 러시아어 구사 가능 전공자 이외에도 국제관계, 예술, 

역사, 정치외교,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수학, 물리학, 환경생태공학, 

지구환경공학, 컴퓨터공학, 도시환경공학, 글로벌 융합공학, 태권도, 약학 등 다양한 전공자 

망라 

4)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사진자료 별첨)

  - 한·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사회 각 계층 인사들과　전문가들의 

강연

  - 한-러 청소년 및 차세대 공동 토론회(전체회의 및 분반회의)

  - 초안작성위원회의 및 합의문 작성 

  - 현장연구(한·러간 역사문화유적 답사,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탐구, 대중문화　탐구)

  - 문화교류행사

 5) 강연 및 토론 주제

  - 1차: 세계화와 청년의 역할 및 도전 

        지속가능발전: 지식기반사회에서 협력 및 소통 증진 방안

        한·러협력: 한·러 양국 청년의 협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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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러시아와 한국 청년 문화의 주요 경향

        지구촌시대 -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역할

        민족문화와 세계화의 충돌과 해결/공존의 길

        일상의 환경 - 우리 주변의 제도들, 공존의 문제들 - 정치, 경제, 자원 등    

  - 3차: 세계화와 현대의 민족문화: 문화수출, ‘한류현상’

        한국에서 러시아문화 수용 현상,  한·러 양국의 이미지 개선 방안

  - 4차: 한러 차세대교류 2020

         (정치협력, 문화교류, 청년창업, 대도시 생태학) 

  -  5차: 교육의 국제화: 양국 대학 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급변하는 시대에 한러 간 신뢰 강화를 위한 양국 청년의 역할

3. 각 회차별 합의문

제1차(2010년)

주제 - 세계화, 신 세계질서, 지속가능발전, 한러 청년교류

1. 한·러 학생회를 만들어 공동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2. 사이버 한·러 문화 센터를 개설하여 양국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열고 관광 및 채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차세대들 간의 교류 증진

3. 녹색 교류: 사례 연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실천적 연대와 참여 촉진 

4. 러시아에서 한국의 해를 지정, 한국 역시 『러시아의 해』를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 지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교류 분야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

  - 한·러 청년캠프를 개최하여 단순 친선 교류뿐 아니라 공통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

  - 한·러 양국에 대한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양국에 대한 관심 제고

5. 한국과 러시아 대학생들의 교육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 고등교육 평가 및 인증제도 통일화

　- 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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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2011년) 

주제 - 청년문화의 주요 경향, SNS의 역할, 민족문화와 세계화, 일상의 환경

1. 더욱 다양한 정부지원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기회 확대

  -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행사 진행에 참여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지원금, 장학금, 비자신청　과정　단순화, 통합　학점교류　및　학위　인정　등　

정부지원　확대

3. 양국 청년 및 전문가들의 교류협력 확대, 특히 과학기술분야 한러 합동 프로젝트 추진

4. 한러 학생회 설립 추진  및 역할 수행 

  - 한러관계, 행사 및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술적 웹사이트　관리

  - 더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타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러대학생대화’ 참여 기회　제공

  -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회 및 축제 기획　

5. 대학　차원　공동　과목　강의, 교수진　교류, 한러　학술동아리　개설　등을　통한　학술교류　

추진

6.　문화 및　역사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박물관과　도서관의　전시품　및　도서　교류

　- 어학공부에　필요한　도서와　사전의　개정　증보

　- 현존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홍보방안　확대

제3차(2012년) 

주제１ - ‘세계화와 현대 민족문화'

1.　대학생연합회　설립　및　구성

　　-　‘한러대학생연합회’ (KRSU)로 명명

　　- 제3차　KRD포럼 본회의 기간 중 출범

　　- ‘한러　대학생대화’　참가　학생들과　한러　관계에　관심을　지닌　청년들이　조직위원　 

및　구성원으로　참여

2.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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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으로 포럼과 강연, 답사 등을 개최하여 상호 문화이해 증진 도모

　- 기존 양국 KRD 홈페이지를 활용한 한러 대학생연합회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를 활용한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관심 제고, 지속적 교류를 위한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

　- 분기별로 ‘한러대학생대화’ 인터넷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사무국의 검토를 거친 후 발송(여행

기, 사진, 학생 에세이, 영화 및 서적 감상평 등)

　- 보다 폭넓은 독자층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 내 한국학 교수들과 한국 내 러시아학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 

주제2 - ‘대학 간 협력‘

1. 일주일 간 진행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마련

　- 홈스테이 형태로　진행하며 한러 영화의　밤, 언어강좌, 전통요리교실, 문화탐방, 현지　

학생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　

2. 양국 대학 간 스포츠교류 진행

　- 대표팀 간 시범경기와 문화탐방이 포함된 단기 프로그램

　- 문화체험 및 언어교육이 포함된 2－3주 간 합동훈련 프로그램

3.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한 패션행사 진행

4.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출국 전에 제공하여 유학생활 준비를 원활하게 하는 사전교육 성격의　

‘버디 프로그램’ 도입

5. 대학축제 기간 중 기존 문화홍보공간을 확대하거나 신설

6. 양국 도시들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한러 대학생대화’ 사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회　

개최. 대학축제 이외의 기간에는 양국 문화원이나 한러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장소 등에 전시. 이를 위해 양국 대사관과 문화원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7. 각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의 사진 및 영상물 공모전 개최. 선정된 작품에 반영된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과 견학프로그램 개발

제4차(2013년) 

주제 - '한러 차세대 교류 2020'

  한러 간 협력 활성화, 양국 대학생　간 상호이해 증진, 양국 간 문화교류 기반 구축, 민족문화 

- 22 -



보존 및 대중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년행사 

개최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 논의　및 아래　사항들에　대한　합의

1. 정치국제관계

  -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해 대학생 교류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

  - 유학생 및 학생 교류프로그램 참가자의 비자 간소화 절차를 추진

2. 경제

  -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 후원　하에　공동청년창업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 양국 청년창업과 창업노하우 공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

  - 한러 차세대 벤처기업인 공동 포럼 조직　및　운영

3. 문화예술

  - 정보교류를 위한 문화교류센터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관련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문화 

관련 청년창업을 촉진

  - 양국 전통　민족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 청년층을 위한 문화정보정책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촉구 

4. 환경

  -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양국 공동연구 및 교육 활동 진행

  - 한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관련 전시회 개최, 생태 조사, 생태 관광 추진

제5차(2015년) 

주제 １ - 교육의 국제화: 한러　대학 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1. 양국 대학 홈페이지 번역

  - 각국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서로의　언어로　번역, 교환

  - 정보는　유학생에 관한 분야로 한정(학비, 비자관련 정보 등)

2. 버디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방식의 버디프로그램이　지닌　한계(지원자의 무작위 선정 및　연결, 취미와　관심사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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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름, 나이, 지역, 취미, 선호하는 

분야, 전공 등) 구축　제안

3. 홍보강화

  - 양국　간 교환학생 박람회

  - SNS를 통한 홍보

  - 양국 문화원 등의 채널을 통한 홍보

  -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 확대

4. 복수학위제 실시

  - 학업 및 교외활동에 있어서의 특별한 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5. 자연과학, 이공계열 학생들의 공동연구를 위한 센터 설립

  -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 교육 연수 등 학생 유치 

주제 2 －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러시아 간 신뢰 강화를 위한 양국 청년의 역할

1. 정보 제공을 위한 채널 구축

  - Web 2.0: 기사 및 블로그 형식의 양국 관련 정보제공

  - K-pop 등 양국 문화 컨텐츠 수록

2. 고정관념을 타개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

  - 외국어 토론대회, 패션쇼, 사진전, 세미나, 강연 등

  - 양국 인기 종목을 선별해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마련

3. 양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 언어교육

  - 양로원 방문 등 기타 자원봉사활동

4. 한러 국제학생회 창설

  - 모의 학생 대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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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지속발전을 위한 차세대교류의 전망과　과제

  21세기 지구촌(global community) 형성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이라는　기존의　유보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로부

터 존중받아야 하는 구성원이자 각각의　지역사회가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라는 관점에서 차세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인으로서의 역량과 덕목을 각별히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의 차세대로서는 다문화정체성을 자기화하는　일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고, 이것을　실현하

기　위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폭넓은 의사소통　경험과 창의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러 대학생대화>를 조직하고 진행하면서 타자의 문화에 대한 차세대의 높은 관심과 각종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 지향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과 관련된 성향의 변화(전공

자의 경우 러시아 관련 분야로의 진로 모색,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이후 러시아어 수강 혹은　

전공과의 접목 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러대학생대화’의 사례뿐 아니라 여타 국가 간 차세대교류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관련국가 차세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사고하는 주체, 즉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지속성을 지닌 프로그램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들어 국가 간 교류협력과 국제개발 등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현 시기의 교류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문화적 호기심과 친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자신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행기관(이 경우에는 ‘한러대화’)에서는 상대국 언어와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문적 유대 강화, 교양의 함양, 참가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 차세대 문화의　

변화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가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 중 유의미한 제안을 선별하여 실현 가능해지도록 조정하는 과정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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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Version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 ◇ ◆  

◆ ◇ ◆

전 성 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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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 토론문

전 성 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간사위원

먼저 「한ㆍ러대화」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이러한 뜻 깊은 포럼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 이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 유일의 청소년분야 국책기관이다. 

그리고 「한ㆍ러대화」는 한ㆍ러 대통령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0년 이후 양국 정상이 참여하는 

‘KRD 포럼’ 및 문화와 예술ㆍ정치와 국제관계ㆍ경제와 통상ㆍ교육과 과학ㆍ언론과 사회, 그리고 

차세대 등 6개 분야 별 소통을 위한 교류행사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분야는 

그 동안 한ㆍ러 양국이 매년 교차 주최하는 ‘대학생대화’를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러ㆍ독대화」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자리는 그 동안 양국 대학생들이 추진했던 자발적인 욕구의 도출과 공유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을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차세대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최초의 ‘한ㆍ러 청소년전문가 간 

대화’라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자는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양국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가능성과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차세대정책은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로 대표된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예상되는 차세대인구 천만 명의 감소에 기인하는 문제에 차세대정책에 의한 ‘인적 

자본의 증진’으로 대처하고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인적 자본’이란 14세-30세간

의 인구로 구성된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고려한 소득창출 잠재력과 그들이 

받은 교육 및 획득한 자격에 대한 평가이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차세대의 인적 자본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보수적ㆍ혁신적ㆍ목표지향적(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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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발전의 옵션과 연계하여, 수동적ㆍ보상적ㆍ적극적 등 세 가지의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차세대의 연령범위는 14세-30세이며 이를 10세-14세,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로 

구분하여 각 코호트 별 및 연계선상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이 정책은 차세대 인적 자본개발 환경조성과 국내ㆍ외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설정한 장기적 모델(2000-2015),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 또는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모델, 연방ㆍ지방ㆍ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든 부처와 기관을 

포함하는 부처 간 모델, 공간 지향적 지역 간 모델,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주체 

모델, 다양한 세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세대 간 모델, 기타 국경 간 이동을 고려한 외적 측면들이 

고려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주요사업은 고용 시스템 구축,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적응, 건강한 생활양식, 범죄예방, 

재능있는 차세대 지원, 무형식 및 비형식ㆍ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 향상, 

직업성향에 따른 교육체계 구축 지원, 창업지원, 정부-민간 협력관계 발전 등이다.

다섯째, 이 정책의 주요예산지출방향은 무형식과 비형식교육,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보조금, 

단체보조금, 프로그램발전을 위한 연방주체들에 대한 보조금, 인프라 (지원센터) 건설 등이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교육과학부(Ministry for Education & Science)의 국가아동ㆍ청

소년교육정책실(Department of State policy in the sphere of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이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을 추진하는 연방청소년국(Federal Agency for Youth 

Affairs:FAYA)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지자체 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2년 설립된 러시아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uncil of Russia(NYCR)가 41개의 전국 

및 지역 간 청소년조직과 32개 지역청소년협의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Rossmolodezh 

등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ㆍ러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2000-2025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한ㆍ러양국 

간의 협력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는 차세대의 인적 자본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차세대집단 중에서 

특히, 18세-24세 간 인구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자국의 

사회-경제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 동안 13세-18세 인구집단 지원에 

중심을 두었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효과적인 상호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연령 별 프로파일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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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미 연령대 별 혹은 연계추진을 실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험과 평가를 

공유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에 보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미 추진 중인 포괄적인 부서 간 협력은 물론, 지역 간, 다양한 주체 간, 세대 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넷째, 한ㆍ러 양국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상에 다양한 카운터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정부ㆍ민간ㆍ지역ㆍ지자체ㆍ전문기관(단체) 간에 보다 다양한 전문가교류협력기회의 

개발과 확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정책과 서비스를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지역,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분 

등 관련 기관(단체)의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정책추진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시나리오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상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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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Version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 Основная политика «5-ого базового плана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РК»

◆ ◇ ◆  

◆ ◇ ◆

Ким Ки Хон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о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NYPI), директор

1-ая Сесс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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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ая Сесс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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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Version

Российская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В основном о
докладе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 ◇ ◆  

◆ ◇ ◆

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ДВФУ

1-ая Сесс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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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지난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첫 번째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First 

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유엔(UN: United Nations)에 소

속된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특사 사무소(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s Envoy)와 유

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등과 함께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1995년 채택된 청소년 세계행동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을 기념하고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165개 국가 700명의 정부 관료, 청소년정책 

담당자, 관련 전문가,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전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개 국가들 중에서 

2014년 현재 62%에 해당하는 122개 국가에서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

며 2013년보다 23개 국가가 새롭게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큰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Youthpolicy.org, 2014). 독일(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스웨덴(아동․노인․성평등부), 

덴마크(아동․성평등․사회통합부), 프랑스(보건․청소년․체육부), 싱가포르(지역개발․청소년․스
포츠부) 등 여러 국가들이 ‘청소년’을 중앙부처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

는 청소년정책의 8가지 원칙과 실천행동을 채택(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하

였다. 이에 따라 이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에 기반 해야 하며 동등한 기회를 가

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해 정책 전 분야에 걸

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

원과 함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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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인 122개 국가들 중에서도 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

도적인 장치와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춘 청소년정책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2012년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정책 결정 참여 부문에서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을 받은 것도 이러한 법,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높이 평가받은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이 정책 대상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균형 있는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소개와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 

Ⅱ.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

1.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연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으로 각 부처에

서 수립․추진되는 청소년관련 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

일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국가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시행할 

｢각 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가 된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전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성과 분석과 정책 환경 변화 및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청

소년정책 방향과 영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량을 개

발하여 원활한 성인기로의 이행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성

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간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정책 및 정책관련 자원의 집중

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1) 이 원고는 김기헌 외(2011)의「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김기헌․장근

영(2012)의「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관계부처합동(2012)의 「제5차청소년정책기

본계획」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며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활동진훙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청소년 활동(Youth Activity) 위기인가? 기회

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포스트타워 

대회의실, 2014. 11.12)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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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13조①)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3조②)

  ∘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분야별 주요시책

  ∘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 (제14조)

자료 : 청소년기본법(제정 1991. 12. 31 법률 제4477호, 개정 2014. 03. 24. 법률 제12535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독자적인 청소년종합대책은 1984년의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이

라고 할 수 있으며, 1986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

부문’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된 계기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서 1991년 6월 수립된 ‘한국청소

년기본계획(1992-2001)’이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부 통합을 계기로 1993년에 문화·체육 등

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 업무를 추가한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으로 수

정되었고, 1998년에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12)’이 수립되었으며, 2003년

에는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2007)’, 2008년에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2013년에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으로 이어졌다.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10년 차 계획으로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은 

“덕·체·지의 조화로운 완성”이라는 청소년 상을 제시하였으며, 최초로 청소년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규제적·산발적 처방에 머물던 청소년정책에

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예방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으며, 보편

적·예방적·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법률(청소년기본법) 제정과 청소

년정책 인프라(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상의 달성을 위해 지육에 치우친 학교교육과 비교해 덕

육과 체육을 중심으로 개인성-사회성 수련지표를 만들고 각각의 지표에 따라 수련활동의 

영역과 수련거리(활동프로그램)를 제시하였으며, 교육정책과 구분되는 청소년정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수립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청소년정책 예산 중 86.2%를 청소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는 등 수련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청소년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된 육성이나 수련은 정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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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소년을 객체화, 대상화하는 한계를 지녔다.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인 수련활

동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했으며 극기 훈

련이나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수립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 중 첫 번째인 제1차 청소년육성5

개년계획(1993~1997)은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인

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정책에서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였다. ｢한
국청소년기본계획(1991~ 2001)｣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현실화하여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

을 중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위주의 기본 편제를 가정과 학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국민참

여 부문을 보강하여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청소년활동 영역을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영역을 구체화하였

다. 1995년 5.31 교육조치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자원

봉사센터”가 시·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강화,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 확대 ‧ 강화,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

제 강화 등이 성과로 평가되며, 1992년부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취약·위기청소년 대응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복지영역을 구체화하였다. 

이 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소년참여의 대중화·일상화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가 폭넓게 신장될 수 있는 정책적 고려

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주관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대상 중심의 청소년정

책의 기본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 

이어서 수립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성인 주

도가 아닌 청소년 참여에 바탕을 두고 정책주체로서 청소년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헌장 개정(1998년)을 통해 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의 주체로 재인식하였고,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청

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 청소년정책 방향으로 청소년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부여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하였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000년 7월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도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였으며, 지

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 추진체계 구축도 부진하였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연계

한 청소년육성시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미흡하였고, 정부 각 부처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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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도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육성사업의 연계·협

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능이 취약하였고,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정책 총괄기능

이 미약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다음으로 수립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은 2003년의 ｢청소년기본법｣ 개
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제2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청소년 정책결정 참

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참여제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정비

와 관련하여 청소년관계법령 체제를 정비하고 보강하였으며, 청소년정책 관련 법체계를 

내실화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관련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정비하고 청소년

육성지원법(지금의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 기존의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였

다. 또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개정 등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읍·면·동까지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실질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개발지표 등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입안 및 평가의 정례화 등 과학적 

정책 입안을 강조하였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정책추진을 제시하였다.  

제3차 기본 계획 역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으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부처 및 지자체 연계협력 구축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했

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제한적으로 접근(취약위기계층 중심)하였으며, 향후 매체환경의 

변화가능성과 신종 유해환경의 등장을 전망하는 등 선도적인 보호정책이 제시되지 못하였

고, 청소년 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였다. 또한 위기청

소년 원스톱서비스가 수요자인 청소년에게 적시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OECD에

서 논의된 청소년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제시하였으며(Rychen & Salganik, 2003),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 이후 청소년상(덕·체·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취약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정책 영역으로 남아있던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

소년기에서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 및 주요 현안

인 성인기 이행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거쳐 부처 이관이 이루어져 제4차 기본계획은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으며 2008년 ｢미래세대 희망플랜,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09~’13)｣이, 2010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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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로 다시 이관되면서 2010년 ｢제4차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

진되었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제4차 기본계획은 수립 당시의 화두였던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청소년의 ｢여가활용｣ 차원에 초점을 둠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과 필요 역량을 종합적 차원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노동·복지 등 

범부처 사업 연계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수준의 사업위주로 추진되어 보편적 정책으로의 

확장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이전 계획들과는 달리 계획 수립 2

년 전부터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1년 반에 걸쳐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 2011년 5차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김기헌 외, 2011)가 추진되었으며 5차 기본계획 초안이 2012

년 1월에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4월까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 학계와 현장 의견수렴을 6개월 동안 가진 후 11월 공청회를 개

최하였으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다음 절에서 구

체적으로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핵심적으로 제안된 과제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책 수립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5차 기본계획은 향후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4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김기헌 외,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첫 번째는 선제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핵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여성정책, 노인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성장을 위한 잠재역량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책적 투자에 따른 효용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는 교육을 받는 시기이며, 성취욕구가 높아지는 시

기이고, 지적·정신적 성숙의 시기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시기라는 발달적 특

성에 고려해 볼 때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정부 부처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성인지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법에 청소년예산 배정에 관한 조항을 신

설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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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각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청소

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기 청소년대상 정책 추

진을 전기와 중기, 후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이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추진체계가 읍·면·동 수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

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균형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인 청소

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뿐만 아니라 교

육, 가족, 건강, 진로·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균형 있게 전반에 걸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체 청소년은 핵심역량 강화로, 취약·위기 청소년은 균등기회 보장, 사

회적 지원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대상 중심의 맞춤형 접근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evidence-based) 실질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는 점이다.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통계) 및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청소년들의 새로

운 경향성과 욕구에 따라 정책목표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관리·활용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5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로 제

시되어 있다. ‘행복’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과 연결되는 문제로 궁극적인 

정책의 방향은 청소년들의 행복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육성이나 역량과 같은 정

책적 지향과 차별화하여 삶의 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맥락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에

서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역량 강화를, 두 번째

는 참여와 권리 증진을, 세 번째는 조화로운 성장을,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책과제는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7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신규과제는 30개로 새로운 사업 제안의 비중을 크게 높여 새로운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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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

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

책

과

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그림 1】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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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 기본계획의 주요 세부과제 

5차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75개의 세부과제 중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5가지의 대표적인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분

야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community youth center)를 통해 청소년 종합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을 활동

정보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의 긍정적 발

달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바꾸자는 것이다. 청소

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 전국 3,477개 읍·면·동에 기존 시설 건립 형

태를 포함하여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등 다중거주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센터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센

터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

사회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5차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청소년 문화의집을 시군구별로 최소 4개소 이상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

은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

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바우처’,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금되는 ‘학생증’,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추

진되어 왔던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모든 청

소년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며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 사회기부 등 사회

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때 포인트를 주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나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도서구입, 문화 활동,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청소년 발달에 긍정

적인 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며 취약·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시에 위기청소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청소년들이 비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

며, 이를 어길 시에는 카드가 정지되거나 회수하며 돈의 충전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

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영국의 기회카드(Opportunity Card)나 스코틀랜드의 영 스캇 카드(Young Sco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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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은 청소년의 핵심역량 강화와 유

익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청소

년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참여 혹은 자치활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학생회 등을 포괄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에서 발언 기회와 청소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10%)

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청소년 예산 참여제도)하는 등 실질

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청소년의 목소리)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핀

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나 「필리핀 청소년의회

(Sangguniang Kabataan)」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매

우 활성화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간과 SNS를 통해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로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읍·면·동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

회 이용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장체험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체험 대상 직장은 소규모 자영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기업

의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제는 청소년과 공동체, 그리고 기업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구체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청소년이 자기 생활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

체의 성인 및 또래 구성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동체가 청소년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기반이 형성된다. 도시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위

해가 가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구성원들간의 연대 결여임을 고려하면 이는 청소년의 안전

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공동체에서는 이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미래세

대 육성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의 가치와 태도를 전수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기회가 된

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더욱 분명하다. 이 과정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

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며 기업이 지역사회 공동체 출신의 유능한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

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뉴질랜드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 체계의 구성에는 기업체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 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이 교

육목표로 반영되게 만드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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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 2005)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

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

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 도시(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요건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법, 청소년 친화

적인 정책 및 행정체계,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제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

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를 바탕

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갖춘 지역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로 선정하는 방안

을 추진해 볼 수 있다.     

Ⅲ.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과제

1.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지 1년 10개월이 경과하였다. 아직 3년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5차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추

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진단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시도해 보았다. 중간 점검은 ① 비

전 및 목표와 ② 정책 추진방향 등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과제별 

점검은 실시 기간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매우 이른 감이 있어 제외하였다. 비전 및 목표

는 청소년 삶의 질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책 추진방향은 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가지 정책추진방향대로 청소년정책이 추진 중

에 있는지를 진단해 보았다. 

(1) 비전 및 목표: 청소년 삶의 질 개선 평가

비전과 목표 실현 여부는 투입(input)이나 실적(output)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과(outcome)

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

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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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의 종료시점인 2007년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통계 결과를 토대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증진은 5차 기본계획의 비전에서 제시한 최상위 실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행복감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지표인데다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하게 정책의 효과로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러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행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국내․외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구 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2009년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년 96.9 104.2 109.6 99.4 129.2 65.1

2011년 110.7 102.6 127.8 96.1 129.3 66.0

2012년 110.1 102.6 133.9 97.7 126.6 71.4

2013년 110.8 108.4 122.9 95.1 129.1 72.5

2014년 111.9 111.1 122.2 98.9 128.8 74.0

(단위: 점) 

주: OECD 국가의 평균 100점(표준편차 10점)을 기준으로 국가별 상대적 점수 도출, 2009년 행동과 생활

양식에 대한 측정지표 차이로 낮은 점수를 보여줌

출처: 염유식 외(2014)

먼저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매년 조사 결

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결과이다(염유식 외, 2014). 이 조사 결

과를 활용하는 이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서 청소년 행복감을 토대로 삶

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연구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

(UNICEF)에서 실시한 웰빙지수를 활용해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

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표 1>은 행복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6가지 영역별로 긍정적인 분

야와 부정적인 분야의 패턴 자체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행복과 가족

과 친구관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점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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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큰 차이는 없으나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은 다

소 점수가 높아졌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주관적 행복에 대해서 국가 간의 점수 비교 결과를 살

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지난 2년 간 다소 점수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과의 

격차가 3개의 표준편차만큼 낮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 22개 국가들 중에

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염유식 외(2014)

【그림 2】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국제비교(점)

다음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결과를 살펴보자. 세계가치조사는 산업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동기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1981년 유럽지

역을 시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비교조사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에서 주관하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가치조사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에서는 조사 결과 및 

데이터(data)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국가별 조사들은 조사 실시 시기가 차이가 

있어 조사 주기별로 6개의 조사주기년도(1981-1984, 1990-1994, 1995-1998, 1999-2004, 

2005-2009, 2010-2014)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2번째 주기 조사부터 참여했으며 한국의 

조사년도는 각각 1990년(2번째), 1996년(3번째), 2001년(4번째), 2005년(5번째), 2010년(6번

째)이다. 보다 포괄적인 국가 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5번째와 6번째 주기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복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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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별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에 대한 비교는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

한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2>와 <표 3>과 같다. 한국은 2005년 15세

에서 29세 이하의 응답비율이 9.4%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홍콩이나 이집트를 제외하고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다가 2010년 15.7%로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국가들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데 비해

서 한국은 15세에서 29세의 행복감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주기 조사에서 전체 비교대상 국가 38개 중에서 청년층의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

가는 24개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번째 주기 조사나 6번째 주기 조사에서 국가

평균은 청년층의 응답이 다른 연령집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 세계가치조사(2005-2009)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국가명
연령집단

국가명
연령집단

전체 -29세 30-49세 50세- 전체 -29세 30-49세 50세-

브라질 34.0 40.1 31.5 30.6 이탈리아 18.4 22.3 18.3 16.7

캐나다 46.2 40.7 44.7 50.0 한국 12.9 9.4 15.7 11.0

핀란드 29.5 37.8 33.8 22.1 노르웨이 36.6 35.2 43.4 30.5

프랑스 36.3 45.9 38.1 30.7 서아프리카 42.7 45.5 40.9 40.9

홍콩 6.9 9.0 6.9 5.7 스페인 13.6 24.0 13.5 7.8

헝가리 17.1 28.8 17.3 11.6 스위스 42.0 40.2 43.6 41.2

인도 28.9 33.2 28.9 25.7 태국 40.2 47.2 40.3 36.7

인도네시아 25.2 25.3 25.1 25.2 영국 50.7 45.3 50.8 53.6

이란 18.1 17.7 18.5 19.2 국가평균 28.4 30.5 27.7 27.3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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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가치조사(2010-2014)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국가명
연령집단

국가명
연령집단

전체 -29세 30-49세 50세- 전체 -29세 30-49세 50세-

호주 34.9 37.3 33.4 34.6 뉴질랜드 33.7 34.0 31.3 35.4

칠레 24.4 34.7 22.7 19.7 페루 35.1 39.5 34.0 31.0

중국 15.7 16.1 15.6 15.6 필리핀 49.6 51.8 52.5 44.1

대만 26.0 28.0 23.3 27.8 폴란드 22.2 29.0 21.2 20.0

독일 26.0 26.8 27.9 18.5 러시아 14.8 21.1 15.1 10.6

가나 51.0 54.5 46.9 46.2 싱가포르 39.1 32.2 36.9 45.1

이라크 10.5 14.1 8.6 8.0 스웨덴 40.5 41.4 39.6 40.7

일본 32.3 30.4 35.1 30.9 터키 37.5 34.1 37.9 40.4

한국 15.2 15.7 18.1 11.2 이집트 5.3 6.7 2.5 8.2

말레이시아 56.6 58.6 54.3 58.4 미국 36.1 35.6 35.8 36.5

멕시코 67.5 70.1 68.6 60.3 - - - - -

네덜란드 31.9 36.3 33.6 30.4 국가평균 32.2 36.2 32.0 29.7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핵심역량에 관한 비교결과를 살

펴볼 수 있다. 김기헌 외(2010)는 OECD의 2009년 PISA와 IEA의 ICCS 자료를 분석하여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에서 설정한 청소년들의 핵심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영역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독일, 벨기에가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역량 지표의 경우는 지적 역량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

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수준은 22개 OECD 국가 중에서 공동 21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시민참여)이나 사회적 협력(신뢰/태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최근 조사 결과로는 2013년에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역량지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김창환 외, 2013). [그림 2]는 학생역량 영역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역량 중

에서 지적 역량 수준은 중학생 92.4점, 고등학생 93.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

해서 시민 역량은 각각 60.3점, 61.8점으로, 신체 역량은 61.7점, 58.5점으로 매우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불균형 성장 실태가 현재까지도 거의 개

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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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창환 외(2013)

【그림 3】학생역량지수 영역별 결과비교(2013)

 

다음으로 5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 중에서 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1년 42.0%에서 2013년 

41.4%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을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년 간 0.6%p 낮아져 목표 달성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

는 경우는 고등학생들로 같은 기간 45.0%에서 43.7%로 낮아졌지만 중학생은 39.0%에서 

39.1%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여서 중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3), http://kostat.go.kr/

【그림 4】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추세(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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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2011년 12.1%로 2017년까지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

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율의 경우 2011년 20.6%로 2017년까지 15%로 낮추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흡연율은 9.7%

로 낮아졌으며 음주율 역시 16.3%로 낮아져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 전반에 걸쳐서 최근 들

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책방향: 선제적, 포괄적, 통합적, 실질적 정책 추진

먼저 선제적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제5차 계획에서는 정부 부처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여

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예산과 같이 국가재정법에 청소년예산 배

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방법 등을 제

안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부처명에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주관부처인지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문화체육관

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청소년정책 주관부처가 변경되어 더 혼란스

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처명에 청소년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한데 부처명 변경

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처명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

목이다. 

<표 4>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변화 추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

반

회

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7,826 43,045 53,727 62,991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3,845 4,390 3,800 4,710

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1,580 2,053 3,441 6,3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380 2,962 2,541 2,2871)

일반회계 총계 29,631(17.5)2) 52,450(25.6) 63,509(25.2) 76,291(27.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417 41,477 50,550 44,991

청소년육성기금 77,367 61,962 88,951 88,601

청소년 예산 총계 156,415(36.7) 155,889(34.9) 203,010(38.5) 209,883(35.8)

(단위: 백만원, %) 

1)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으나 연간 비교를 위해 그대로 포함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혹은 전체 예산 중 청소년분야 예산 비중을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 각 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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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는 정책 우선순위가 향상되고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어떤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항목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정책 및 

역량 강화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외에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여성정책 분야로 분류되는 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항목을 청소년정책에 포함하였다. 동

시에 부처 내에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통합으로 가족정책 분야로 분류되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역시 청소년정책에 포함하여 예산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

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은 2011년 1,564억 원에서 2014년 2,098억 원으

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4).「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그림 5】청소년육성기금 순조성액 변화 추이(2000-2014)

그런데 전체 여성가족부 예산도 증가하였으므로 부처 내 청소년정책 예산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은 2011년 4,263억 원에서 2014년 

5,79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정책 예산 비중은 2011년 36.7%에서 2014년 35.8%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반회계만을 놓고 보면, 2011년에 17.5%에서 2014

년 27.0%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 고갈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에 편성해

야 할 사업 운영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점과 관련된다. 다만, 이것은 기금 운용에 의한 

예산 확보보다는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 확보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 예산 확

보를 위한 주관부처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는데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이후 부처이관에 따라 경륜사업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자체 사업을 기금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기금 조성액보다 기금 지출액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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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적자 운영이 시작되었다. 적자폭이 여성가족부 이관 후 2011년 4백 억 규모로 커져 

잔액이 천억 원 대에서 백억 원 대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년 이내에 고

갈되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였다. 2012년 다행히 복권 기금 전입금이 크게 늘어나 일단 큰 

위기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적자 폭이 20-40억 원 규모로 기금 고갈 위기가 다시 재연될 가

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경우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청소년정책 주관 부처의 예산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2011년 

2조 805억 원에서 2014년 6조 5,027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규모는 크게 증

가하였다. 이는 각 부처와 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제출하는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 자료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와 청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정책 추진이 

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이나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관부처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정책 예산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교육부로 2011년 4,855억 원에서 2014년 4

조 8,978억 원으로 무려 821.5%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정책분석평

가센터, 2011, 2014a). 이는 2012년 학교폭력 문제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자유학

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영역에 대한 교육부

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청의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각 년도.「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6】중앙부처․청 청소년정책 예산 규모(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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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포괄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의 총괄․조정기구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5차 기본계획에서는「청소년관계기관협의회」를 여성가족부 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에서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

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고 정책 대상을 전기-중기-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로 추진하

며 활동전달체계를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문화의 집을 지역

사회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여 쉽게 근거리에서 청소년들이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괄․조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여성가족

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13.11.28)에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청소년정책위

원회로 변경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2015년까지 추진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여

성가족부, 2013b). 그런데 이 개정(안)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총괄․조정기구의 명칭에서 총

괄이나 조정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지 않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 부의장(여성가족부장관) 

및 당연직의 경우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

존틀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격상이 필요해 보이며 총괄․조정기구의 명칭을 아동(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이나 장애인(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여성(여성정책조정회의)과 유사하게 청소년정

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부처와 청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역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면 포괄적

인 정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2014년도 광역 지방자치

단체별로 청소년 1인당 예산액 국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해 보았다. 이것은 해당 지

역의 전체 청소년인구 수(아동 사업을 같이 추진 중이 경우가 많아 해당 연령을 24세 이하

로 정함)를 이용해 지역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시․도별 예산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1

인당 예산액은 서울특별시가 1,283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142천 원으로 두 번

째로 높았고 충남이 118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시․도
별로 청소년예산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활동체계 확대 개편이나 생활밀착형 전달 체계 개편(문

화의 집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으며 태안 사설해병대 사고, 세월

호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시도 센터에 활동프로그램 신

고 관련된 기능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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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활동 안전 기관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2015년 

신규로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b).「청소년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그림 7】2014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1인당 예산액 현황(2011-2014)

세 번째로 균형적인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 영역별로 균형 있게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과 2014년도 시행

계획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1, 2014a). 제4차 청소년정

책(수정․보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정책 영역 중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의 예산 

규모는 5,399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예산(2조 1,843억 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차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정책 영역은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

화로 1,806억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예산(6조 5,027억 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 영역 조정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데 진로체험 부분이 활동이나 역량강화 

예산 영역에서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으로 옮겼는데 5,237억 원에 해당하며 이 부분

을 포함하여 4차 계획과 동일한 기준으로 2014년도 예산 규모를 추정해 보면 7,043억 원

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사업 

영역 중 활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 낮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2014년도 청소년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복지 분야 중심으로 재편되

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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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4a).「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그림 8】중앙부처․청 청소년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정책 대

상인 9세에서 24세까지 재정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Dalman & Bremberg(1999)는 출생 시

부터 17세까지 연령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여 국가의 공식-비공식지출 규모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것은 스톡홀름 지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스톡홀름은 약 9백만의 

전체 스웨덴인구 중 약 1백 8십만의 0-17세 인구를 가지고 있다. 지출 영역은 음식 및 의

복, 부모의 양육시간에 대한 가치, 교통,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보건관리, 기타 등으로 이 

결과에 의하면 가정 지출은 감소한 반면, 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자료: Dalman & Bremberg(1999)

          출처: OECD(2009)

【그림 9】스웨덴의 아동․청소년 연령별 공식-비공식 재정지출 규모(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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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09)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26개 OECD 국가에 대해서 0-17세

까지의 연령대에 대한 단계별 공공 지출 규모를 분석한 바 있다. 연령구분은 세 단계로 이

루어졌는데 전기(출생 시부터 5세까지, 5세 포함), 중기(6-11세, 11세 포함), 후기(12-17세, 

17세 포함)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대한 분석결과 전기 공공사회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받았으며(전기 대비 중기 7.50배, OECD 평균 2.06배, 전기 대비 후

기 8.94배, OECD 평균 2.30배)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취학 전 연령

대의 국가 재정 투자로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유아교육 중

앙정부 예산 2006년 8,242억 원에서 2009년 12,354억 원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329,598억 원에서 436,81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사업 역

시 큰 증가를 하였는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 규모는 2006년 17,236억 원에서 2009

년 35,73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9-24세 청소년 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연령별 

프로파일링을 통한 재정구조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출 구성 분야별 개선할 부분

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예산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관

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 활용 전반에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의 청소년정책 성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인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evidence-based) 실질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측면

이 있다.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

석(통계) 및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력 평가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청소년들의 새

로운 경향성과 욕구에 따라 정책목표 및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관리·활

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지역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추진방안 연

구”가 10년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며 시도 수준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의 지역청소년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시도 산하 연구기

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부실한 지역 청소년통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청소년요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관기관 간에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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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기본계획 평가 방안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의 경우 결과지표 이상으로 성과지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

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목표를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역시 비전이나 목표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5차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평가지표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비롯하여 1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결과지표에 가까우며 평가준거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 설정의 근

거 역시 뚜렷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 역시 투입이나 결과지

표가 대부분이다(여성가족부, 2013).
2)
 

<표 5>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구분 매우 행복 다소 행복 다소 불행 매우 불행

한국 9.4% 78.0% 11.5% 1.0%

OECD 평균 36.1% 57.0% 5.9% 1.0%

(단위: 백만원, %) 

주: OECD 회원국 중 조사에 참여한 21개국의 결과이며 조사년도는 뉴질랜드는 2004년도,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한국은 2005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

드, 스웨덴, 미국은 2006년도,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2007년도임.

자료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공신력 있는 성과지표 구축과 관련하여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본다면 청소년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응답에서 ‘불행하다’는 응답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

을 목표(12.5%→6.9%)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5>는 5번째 주기 조사(2005-2009)의 결

과이며 현재 6번째 주기 조사(2010-2014)가 공개되었고 7번째 주기 조사(2015-2019)가 발

표될 예정이다. 조사시점과 평가시점 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한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중 성과목표 Ⅳ-1 청소년정책 기반 확대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만족도 점수와 청소년 특별회의 및 지도자 대회 만족도 점수(‘12년 목표 

84.5점, ’13년 목표 85점)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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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 수준

국가명
신뢰/태도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체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평균 B점수 B점수평균 순위

한국 48.30 0.00 13.00 0.00 565.00 0.91 0.31 21

OECD 평균 58.28 32.82 519.23 0.46 13

주: 2009년 ICCS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OECD 가입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  IEA(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

출처 : 김기헌 외(2010)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성이 국제비교 조사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역량 수준(한국 22개국 중 공동 21위)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31점→46점)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PISA와 국제 시

민성 및 시민교육 조사 ICCS가 2015년에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제적인 비교 평

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5차 기본

계획의 정책 추진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 개별 과제 수준의 평가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평가는 기존의 조직 단위에서 과제 단위로 바뀌었으며 부처 간의 칸

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유

사하게 개별 과제 단위로 투입과 산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가지 원칙, 곧 선제적, 포괄적, 균형적, 실

질적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시행계획에 관한 수집

과 분석을 넘어서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

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분석평

가센터를 통해 이를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집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개

별 부처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 단위의 실수나 사업 예산의 중복 제시 

등으로 인해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확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면, 연도별 예산 수치 등이 결산과 예산의 차이를 넘어서 큰 편차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가족부만을 놓고 보더라고 예산액이 국회제출자료 등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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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본법의 법 개정을 통해 

평가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5차 기본계획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2년 전부터 새로운 시행계획 수립을 위

한 연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년 전에는 5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

구 사업을, 1년 전에는 5차 기본계획 평가를 기초로 6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

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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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요약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

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

책

과

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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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차 기본계획 특징

□ 제5차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 

 ○ 제4차 기본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정책 기본

계획으로서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구분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

과제 
구성

4대 영역 12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

기본
방향

● 통합적 청소년정책
 - 가족 ․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

과 창출
 - 범부처 ․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연계
● 보편적 청소년정책
 - 성 ․ 인종 ․ 문화 ․ 국적 ․ 지역 ․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망 구축
● 수요자 중심 청소년정책
 -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추진

● 제4차 기본계획 연속성 담보
 - 가족 ․ 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 지향
● 선제적 ․ 실질적 청소년정책
 -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 및 범부처 연계 ․ 

협력 강화
 -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 포괄적 ․ 균형적 청소년정책
 -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민

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균형적 지원

□ 향후 5년간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소년의 역량, 참여, 균형, 안전을 목

표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추진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

원하고 사회적 여건 조성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청소년의 필수역량 함양」최우선 과제 설정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

강과 권리 증진 중점 추진

   *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과제 보완 및「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영역 부각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맞춤형 복지와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여건 강화를 위해 청소년(청년)의 진로와 자립 과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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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추진방향>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인성·배려·나눔 함양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기 부활

동  및 인성 , 민주시 민 교육  강화 지 원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등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강화

 ㅇ 청소년역량지수 개발 - 청소년 활동 영역별(수련․교류․문화활동 등) 역량개발 목표 설정 및 지

표별 프로그램 개발 

 ㅇ「청소년 문화의 집」의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기초단체까지 설치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종합 체험 허브 역할 - ‘17년까지 시․군․구별 4개소 이상 확대 설치

 ㅇ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청소년시설 확충 

   * 해양환경체험(영덕), 농업생명(김제), 생태체험 및 청소년교류 등을 위한 인프라 강화 

 ㅇ 수련시설 안전점검․종합평가 강화(3년→2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 추진 

□「청소년희망카드」도입 및 다양한 체험․봉사․문화예술 활동 확산 추진

 ㅇ「청소년희망카드*」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활동 활성화 유도

   * 각종 청소년 할인제, 청소년증 등을 통합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활동비로 활용 

 ㅇ 인증 수련활동을 입학전형, 공공기관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ㅇ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ㅇ 청소년지도사 학교 배치 시범 운영 및 자원봉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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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모든 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양성 

 ㅇ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이주배경 청소년을 청소년 친선대사로 양성 및 인력풀 관리 운영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ㅇ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형성 및 아동․청소년업무 지원 협약 

 ㅇ 청소년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저개발국 개발협력(ODA) 확대 

□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ㅇ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 여건조성

   -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 등) 및「북

한 바로 알기」교육 실시 등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대상 인성함양 강화 

 ㅇ 다양한 한글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교육 지원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ㅇ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및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ㅇ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추진 

 ㅇ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동아리 운영지원

 ㅇ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확대 및 전국 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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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추진방향>

 청소년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 및 매체 다양화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청소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강화 지원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ㅇ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 및 청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

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 개발․운영

 ㅇ 모든 일반청소년 대상 트위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정

책참여 통로 마련

 ㅇ 지역사회 청소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

 ㅇ 청소년이 제안한 실현 가능 의제에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하여 추진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추진

 ㅇ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활성화

 ㅇ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단 국제회의 개최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등 청소년 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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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청소년 스포츠 활동 여건 개선 및 수면의 중요성 부모교육․홍보

 ㅇ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확대 및 체육수업 시수(주당 3→4시간)․강사 증원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ㅇ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정신건강지원 기능 강화 

 ㅇ 지역별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 및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무료 건강검진․치료지

원 확대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 정기적 실시 및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 마련 등 정신

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ㅇ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

축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ㅇ 학습 및 근로시간 등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 조기 정착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 확대 추진(광역시 → 시․도, 방학기간 → 연중, 15～18세 연소근로자 → 

청소년)

 ㅇ 임금체불 신고체계 운영 등 청소년 권리구제 활동 강화 및 청소년 행복일터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등 권리 교육 강화

 ㅇ 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ㅇ「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보호규정(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마련 

 ㅇ 미디어컨텐츠의 올바른 활용 교육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점검 

 ㅇ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확대 추진, 관계자 교육 등

을 통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 선수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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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추진방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청 소 년  진 로 체 험  및  진 로 교 육  활 성 화  

 청 소 년 (청 년 ) 창 업 , 취 업  지 원  및  주 거  지 원  강 화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강화

 ㅇ 다문화 이해 제고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ㅇ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 체계 확립 

   * ①정책지원 전달체계 수립 방안 마련 ②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연계 강화 ③종합실태조사 실시 

 ㅇ ‘레인보우스쿨’의 진학 및 취업 지원 기능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및 한부모․조손가정 등 지원 확대

 ㅇ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용, 교육비․문화예술체험 바우처 확대 

 ㅇ 장애학생 진로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ㅇ 농어촌 청소년 학자금 융자 및 농산어촌 청소년 특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 및 아동양육 교육지원 확대 

 ㅇ 청소년 한부모(가족) 상담 및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확대

□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강화

 ㅇ「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및 치료․재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설 확대(시․군․구별 4개소 이상) 

 ㅇ「방과후활동지원단」운영 내실화 - 사업평가, 컨설팅 등 운영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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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ㅇ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전국단위까지 확대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능 강화

 ㅇ 청소년전화 1388, 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 등 위기청소년 연계망의 지속적 확대 구축

 ㅇ 청소년 상담채널 확보 및 멘토풀, 청소년동반자 인력 확대 

□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ㅇ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ㅇ 학업중단․가출 등 학교 밖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ㅇ 가출청소년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신설

 ㅇ 두드림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대상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지원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구축 및 진로교육․직업체험활동 강화

 ㅇ 읍․면․동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과 다양한 기업의 연계를 통한 직장체험시스템 구축 

 ㅇ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표준지침 마련 

 ㅇ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한 여학생 대상 진로 컨설팅 활성화 추진 

 ㅇ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용지원센터의 진

로상담 서비스 확대

□ 청소년(청년)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및 진로․자립 멘토링 구축

 ㅇ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 대학·고교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 강화

 ㅇ 청소년(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방안 마련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성세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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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방향>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가정․학교․지역 등 청소년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건전한 매

체 환경 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및 가족상담․가족 공

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ㅇ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커뮤

니티 세이프 구축 

 ㅇ 가족상담 지원 강화, 학교에서의 부모대상 청소년기 자녀이해 교육 지원

□ 청소년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ㅇ「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홍보,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복지수준,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 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

교폭력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 종합적 요소 반영

 ㅇ 신도시 개발 시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도입 확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교육환

경평가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단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사고 예방 및 성범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환경 조성 추진 

 ㅇ 청소년의 안전한 삶 제고를 위한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안전지표 개

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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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취약계층 범죄예방 시스템 -「SOS 국민안심 서비스」도입 

□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안전망 구축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학교폭

력 은폐 시 4대 비위 수준에서 엄중 조치

 ㅇ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배치 확대,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

 ㅇ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전국 Wee 센터 및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 

 ㅇ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확대 및 피해학생 긴급구조와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의무 지원

 ㅇ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 책무성 제고,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및 비행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ㅇ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예방․회복적 처우 특

성화 프로그램 개발 확대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ㅇ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 강화 

 ㅇ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및 스마트폰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활성화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ㅇ 청소년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대상 매체이용지도능력 교육 및 학

부모 미디어 교육 등 보호자 지도역량 강화 

 ㅇ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 대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 청소년요금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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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추진방향>

 청소년정책 위상 제고 및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및 지역사회 전달 체계 정비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처우 개선  

 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예산 확충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ㅇ「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보강 

   *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 평가 등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개편

 ㅇ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따른 환류(feed-back) 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도모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추진 역량 기반 강화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위상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ㅇ 청소년 전담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ㅇ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지원 및 배치기준 강화, 자격검정 개선 추진 

 ㅇ 청소년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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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및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ㅇ 청소년단체 중심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 중심 활동 기반,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 가용자원 데이터베이스 구

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인증 추진을 통한 운영 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학교와의 연계 추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내 청소년단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 인

증 영역을 신설하여 시범운영 

 ㅇ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단체별 1개 이상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지원

 ㅇ 청소년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 강화 

 ㅇ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전달 중심기관

의 기능 수행 역할 강화

   * 시․도 센터 기능 강화 및 시․군․구 단위까지 전달체계 확장

 
 5-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ㅇ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측정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중 청

소년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ㅇ 청소년정책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 구축

 ㅇ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 등에 대한 조사통계 신규 생산 및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기․
비정기)와 비승인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 구축 

□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재원 발굴 추진

 ㅇ 일반회계 예산 연차적 증액, 청소년육성기금 민자 유치 및 신규재원 발굴 등 청소년재원 확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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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25년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발전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 / 
‘러시아 차세대’ 모스크바, 2013년

2장. 2012-2025년 러시아 차세대정책: 인적 자본의 발전

2.2. 러시아 차세대 인적 자본 발전 시나리오

  효과적인 정부 차세대정책 및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 정책의 실행과(2025년까지)　장기

적인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자원들을 평가하기 위해 2012 –
2025년 기간 동안 세 가지 차세대 발전 시나리오가 마련되어 있다.130)

시나리오 1　(수동적)은 차세대 발전과 국가 차세대정책에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것에　근거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이 감소된다.

시나리오 2　(보상적)는 차세대　발전과정에서　점증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균등

화(보상)하는　것을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세대정책에　의존한다.　이것은　

특히 정책의　실행을　위해　비교적 대규모의　금융자원이　도입되는　경우에　반영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차세대　인적　자본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 약간　증가하

게　된다.　

130) 평가 기간은 2012년부터로 상정하였다. 그 이유는 2012년　및　그　이전　기간에　대해　15세부터 29

세까지　차세대의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직업과　무직자　현황(‘로스타트’는　5세　

연령　간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0-4세, 5-9세, 10-14세　등),　연령대별　차세대　

수,　대학생　수,　중등전문교육시설(단체) 소속　학생　수,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계산에　필

요한　기타　자료들에　따른　 ‘로스타트’의　가장　완전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들에　대한　예상　산출과　평가를　위해서는　2031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인구수에　대한　‘로

스타트’의　 인구통계학적 예측과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예측　결과가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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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의 

실현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에너지, 과학과　교육, 첨단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러시아 경제의 비교　우위적 발전 

및 실현　정도

 - 제조업 부문의 혁신적 개선의 강도와 노동 생산성의 역학

 -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 사업 및 투자 활동의　적극성을 결정하는 제도의 발전, 국가　제도의 효율성

 - 소유권의 합법성을 포함한, 사회와 공동체적 정의에 대한 신뢰 강화

 - 인적 자본의 품질 개선 강도와 중산층의 형성131)

  이러한 요인들의 실현 정도에 따라 장기적　전망　하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세 가지  

 - 보수적, 혁신적, 목표지향적(강제적)　- 시나리오가　분류된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옵션 1)의　특징은　최첨단 및　중간　수준의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인 

낙후성이　유지되면서도 러시아 경제의 연료-에너지와 원자재 부문의　능동적인 현대화를　

토대로　온건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속도에　따르는　것이다. 경제의 현대화는 상당

부분　기술과 지식의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2013-2030년　기간에 3.0-3.2%　정도로 추정된다. 경제는 2030년까

지　총　1.7배　성장하고 실질소득은 1.9배 증가될　것이며, 전　세계 GDP중 러시아의 점

유율은 2012년 3.8%에서 2030년 3.6%로 감소될　것이다. 

혁신적 시나리오(옵션 2)의　특징은 경제 성장의 투자 방향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시

나리오는 에너지원료 복합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와 첨단기술 산업

의 경쟁 부문, 지식경제　등의　건설을 기반으로　한다.

시나리오　3 (적극적)은　부정적인 경향을 차단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

로 긍정적인 차세대　발전을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국가　차세대정책　실행을　목표로　

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은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

로도　성장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함에　있어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대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이들 각각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203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예측에　부합하는 옵션에　명

시되어　있다. 경제개발부의　장기적　예측　시나리오들(옵션들)은 아래　삽입된　표４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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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는 혁신적인　 요소들을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원천으로　 만들고　

2020-2022년의 전환기에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도약을　전제로　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발전의 사회적 매개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3-2030년에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0-4.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세

계 경제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이며, 2030년　무렵에는 4.3%까지　증가하여　전　세계 

GDP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목표지향적(강제적) 시나리오(옵션 3)는　혁신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강

제적인　성장　속도, 민간기업의　자본　축적률　증가, 대단위 상품 수출 부문　창출,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2012년　5월　7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6-606132)에　명

시된　모든　과제들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5.0-5.4%까지 증가될　것이며,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5.3%

로 러시아 경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들의 차이는　내부 요인, 기업과 공공정책 개발 및 거시 경제적 균형　보장　

등에서　기인한다.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현　시기 러시아　경제에서　지배적인 관심　사안들을　반영하며, 

새로운　발전 모델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혁신경제　부문에서　자원　

및 비즈니스와 고용을 조직하는 수준은 에너지 원료 부문에서의　그것보다　현격하게　취

약하다.　혁신경제　부문에서　약 ３분의　１의　피고용자와　GDP의 11%가　석유　가스　

부문 2%의　피고용자와 GDP의 21%에　상응한다. 

혁신적　및　강제적 시나리오는 국가에게나　기업에게　있어　훨씬 더 복잡한 통제모델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시나리오는 현재　시장의　중기적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주요　장벽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 관리　차원에서　세계적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의 부족, 조정　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등에서　기인한다．

보수적 시나리오에 비해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역동성　속에서　혁신적 시나리오가　지

닌 주요 장점은 2015-2018년 이후에 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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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옵션　1) 혁신적　(옵션　2) 강제적　(옵션　3) 

사회　발전

2018년까지　사회　영

역의　부분적　현대화

및　사회발전　목표들

의　부분적　실현

연방　 및　지역　차원

에서　사회　영역의

대규모　현대화

연방　 및　지역　차원

에서　사회　영역의　

대규모　현대화

소득　불평등　심화 소득　불평등　감소 소득　불평등　감소

중산층의　비중이　인구

의　약　3분의　1　차지

중산층의　비중이　인

구수의　절반에　근접

중산층의　비중이　인

구수의　절반　이상

노동임금에　대한

추가　비용

2015년　이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을　실

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방안들의　개선

대통령령　실현에　따

른　비용의　비교적

균일한　증가

러시아연방에서　보

다　많은　임금을　받

는　경제주체들로　공

공기관들이　집중함

으로써　대통령령　실

행　비용　증가

2018년　이후　임금

수준　균등화　유지

 

2018년　이후　임금

수준　균등화　유지

2018년　이후　사회　

및　경제　부문에서　

임금이　유럽의　평균　

수준에　근접　

교통　인프라

2020년　이후　교통

인프라　 발전에서

‘병목’을　극복

2025-2030년까지　교

통시스템의　대대적

인　현대화

2025년까지　교통시

스템의　현대화

고속　지선들의　건설 고속　지선들의　건설

경쟁적　우위

석유가스　및　운송

부문　잠재력　이용

기술경쟁력　성장　 및

에너지　소비　감소

기술경쟁력　성장　 및　

에너지　소비　감소

기계설비　부문의　낮

은　경쟁력　유지

2018년까지 1.3배

2030년까지 1.9배의

노동생산성　증　　가 

2018년까지　1.4배

2030년까지 2.3배의

노동생산성　증가

2018년까지　1.5배

2030년까지 2.7배의　

노동생산성　증가 

이와　동시에 혁신적 시나리오의　중기적　전망에서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질적인　

척도　면에서,　특히　인간의　잠재력　발전　영역에서　보수적　시나리오와　차별된다.

성장의　모든　요인들을 최대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강제적 시나리오는 거시　경

제적 불균형성을　가중시키는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장기적 경제 발전 시나리오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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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변화

원자재　부문의　주도

적　지배

경제와 수출의 다변화 경제와 수출의 다변화

에너지집약산업의

발전

첨단산업　 및　지식

경제의 점유율 성장

첨단산업　 및　지식

경제의 점유율 성장

상품　 및　기술　수입

증가

예산 예산　원칙　준수
연방 예산의 추가 배

당 필요

연방 예산의 추가 배

당 필요

연금개혁

2015년부터 연금개혁 실현　-　연금　산정 공식의 수정, 연금생활자의　

생활비와 연기금소득의 역동성　계산.　이　 경우　러시아연방 연기금 

예산의 균형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해주는　관점에서 연방 예산의 

부담을 감소시켜줌　

경제성장의　재정지

원

GDP의 0.1－ 0.3% 수

준에서 자본의 유입

GDP의　1－2.5%  수

준에서 자본의 유입

GDP의 3-6.5%수준

에서 자본의 유입

2030년경　인구　부채

율은　GDP의　50%

2030년경　인구　부채

율은　GDP의　　54% 

2030년경　인구　부채

율은　GDP의　62%

2030년경　기업　채무

율은　GDP의　72%

2030년경　기업　채무

율은　GDP의73% 

2030년경　기업　채무

율은　GDP의94%

경상수지는　균형　유지 경상수지는　균형　유지 경상수지는　　GDP의　

3-6%　적자　

지역적　측면

우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새로운 에

너지자원클러스터형

성　시 지역격차 증가

지역 격차 감소 지역 격차 감소

볼가,　우랄과 시베리아

등지를　포함하여　혁신

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들을  형성

볼가,　우랄과 시베리아　

등지를　포함하여　혁신

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들을  형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탄화수소 및 원자재 

시장　상황,　기술　수

입　등에　대한　의존

도　심화

높은　가공　수준을

갖춘　원자재시장과

첨단기술제품　분야

에서의　전문화

높은　가공　수준을　

갖춘　원자재시장과　

첨단기술제품　분야

에서의　전문화

다자간　통합의　잠재

력　실현　 및　강력한

유라시아지역연합

건설

다자간　통합의　잠재

력　실현　 및　강력한　

유라시아지역연합　

건설

131) 이　부분　및　표4　전체에서　강조는　보고서　집필자에　의한　것임.

132)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6 «장기적　국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7 «국가 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조치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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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점에서 인적 자본, 개인의 인적 자본, 집단적　인간　자본　및 민족적　인간　자본

（주133）등 많은 정의들이　존재한다.133)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　자본에　대해　아래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134)

인적 자본 - 개인에게　구현된　소득 창출 잠재력에　대한　평가.　인적 자본은 타고난 능

력과 재능, 교육　및 획득된　자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차세대　인적 자본이란　차세대　사회　집단　속에　구현된, 이　구성원들(14－

30세의　젊은이들)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고려한　소득　창출 잠재력과　그들이　받은　

교육 및 획득된 자격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작업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에는 그들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

득　또한　포함되며,　기업　활동의　성공　여부는　기업가정신　훈련이라는　특수교육뿐　

»;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598 «공중보건영역에서 국가 정책의 개선에　대하

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605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　실현　방안에　대

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606　«러시아연방의　인구정책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제4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들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　www.　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599　«교육과학 분야에서 국가정책　실현　방안에　대

하여». 제5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

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0 «러시아연방의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보장　및　공동주택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1　«국가행정체계　향상의　주요　방향들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2 «민족　화합의　보장에　대하여»;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4 «러시아연방　

내　군복무의　향후　개선에　대하여». 제3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

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2012년　7월　5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　603 «러시아연방의　군사력　증강,　군대　형성　 및　

조직, 군비　현대화　계획(프로그램)　개선에　대하여». 제2항에 의거하여　이　문서는　공식　출판일

로부터　효력이　발생됨(법률정보　공식 웹사이트 http://www.pravo.gov.ru에 게시－2012년　7월　5일) 

133) 예를　들어, Shultz T. Human Capital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Y., 1968, vol. 
6; Becker, Gary S. Human Capit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Кендрик Дж. Совокупный 

капитал США и е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М.: Прогресс, 1976;＝　(J. 
Kendrick. The tota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unctioning. M.: Progress, 1976);　Фишер С., Дорнбуш 

Р., Шмалензи Р. Экономическая теория. М., Юнити, 2002　＝　(S. Fischer, 
R. Dornbusch, R. Schmalensee economic theory. M. Unity 2002); Mincer J.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ccyclc of Earnings: Variations on a Theme. Working Paper　of the NBER. No 4838 (Aug. 1994); Mulligan C.B. X. Sala-i-Martin. 
Measuring Aggregate Human　Capital. Working Paper of the NBER, No 5016 (Feb. 1995); Капелюшников 

Р.И. Сколько стоит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России? Москва: 
ВШЭ, 2012.　＝　(Kapelyushnikov RI How much is the human capital of Russia? Moscow: Higher School, 2012)　

　　＊밑줄친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러시아어　문헌을　영어로　바꾼　것임－역자

134)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010.　＝　(Dictionary of Econom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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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제, 행정, 법률 등에 대한　차세대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　

  차세대　인적　자본을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ЧКМ(t) =Σij Dj
i(t) kji(t)Ni(t),　　　

차세대　인적　자본(t) =Σij　Dj
i(t) kji(t)Ni(t),　　　

Dj
i(t) － t년도에　j유형의　활동(특정 교육, 기업가정신　등을　보유한　차세대의　직

업)을　통해　i연령　그룹이　얻은　소득　／　i=14,...30, t=2012,...2025　

kji(t) － t년도에　j유형의　활동에　참여한　i연령　그룹의　참여　지분　

　　　　　　　　　0 ≤　kji(t)　≤　1,　i=14,...30, t=2012,...2025　

Ni(t) － t년도에　i연령　그룹의　대표자　수

　　　　　　　　i=14,...30, t=2012,...2025135)　

시나리오1 (수동적). 이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경제개발부의 예측　중　보수적인 옵션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수동적 시나리오(기존 경향들의　유지)에서　차세대　숫자의　감소는　차세대의　질적　

특성의　성장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다.　15-24세　미취학　무노동　차세대의　비중은　

같은　연령대　차세대　전체　인구　중　15%까지　증가하며, 25-29세　무노동 차세대의 

수는 13%　수준으로 유지된다.　약물　복용과　흡연율이　일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차

세대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지표는　증가하지　않고, 특히 25-29세 연령

층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한다.

  대학생 수는 2012년 610만　명에서 2021년 410만　명으로 감소하며, 중등 직업교육기관

에　다니는 학생 수는 2012년 300만 명에서 2018년 270만　명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330만　명이　되고, 대학생　수는　43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차세대의　노동　생산성은　더디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기업　활동　역시　낮은　수준

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등　직업교육을　받은　30세136)　차세대의　평균　

135) 135번 러시아의 차세대 인적 자본은 2012-2025년　기간　동안　매년 계산될 수　있다(2012년과 2025

년도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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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실질적으로　1.46배, 고등교육을　받은　30세　차세대의　경우에는　1.13배(명목상

으로는 1.75배), 박사학위를 보유한　30세의　경우에는　1.14배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30세 전문가의　임금은　중등직업교육을　받은　동년배의　

임금보다 2025년에　1.35배　많아지게　된다.　2012년에　두　집단의　임금　증가율은 1.6

배로, 똑같았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차세대　인적　자본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명목상으로는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14.6%　감소하게　되며, 이　경우　2020년　인적　자본의　가치는　

2012년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21.5% 감소하게　된다(그림16).

그림16. 시나리오1에　따른　2012-2025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명목임금　　　　　　　　　　 　　실질임금

　　　　　　

시나리오2 (보상적)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예측　중 혁신적인 옵션에 부합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는　2025년까지　차세대　인구수가　천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

을　현격하게　보상할　수　있고(보상적　시나리오라는　명칭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　인적　자본의　감소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2012-2025년　기간에　14-30세　차

136) 136번 이　교육수준을　지닌　차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

　　　Самые высокие у молодежи, имеющий данный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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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질적　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상당부분　차세대정책에　힘입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15-24세의　전체　차세대　연령층에서　미취학　무노동　차세대의　비율이　

2012년　12.1%에서　2025년　5.5%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마약과 술, 흡연율　저하를　포

함하여 차세대의　건강　지표가　상승한다.　2012년에　200만　명에　가까운　11-29세　젊

은이들이　정규적으로(비록　빈도수는　다르더라도）마약을　복용했다면137), 2025년에　이　

숫자는　백만　명으로까지　감소할　것이다. 전체　차세대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

할　때, 마약　복용자의　비중을　1.42배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과　스포츠

를　즐기는　차세대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상 시나리오에서는 차세대의　기업능력이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재능　있는　

차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과학과　예술　분야

에　종사하는　차세대　수가　증가할　수　있다.　2021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최소한 4백　2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되며(2012년에 610만 명), 2025년에는 4백　40만　

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중등직업교육기관들의　학생　수는　2,018년에　270만　명(최

소한)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무렵에는 3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동적　시나리오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차세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것은　경제가　혁신적　발전　경로로　이행하는　것과　많은　점에서　연관성을　지닌

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에　대한, 차세대　계층에서　노동문화와　노동규율의　성장에　

대한　차세대의　더　많은　동기부여의　반영일　것이다.　노동에　대한　태도의　많은　변화

는　앞에서　제시된　차세대의　특징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의 결과이다.

  일하는　차세대의　평균소득　또한　증가한다. 2025년에는 응용학사과정을Bachelor of 

Applied　마친　30세의 젊은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012년에　중등교육을　받은　30세의 

전문가가　받던　임금보다　1.86배 증가하고, 2등급　고등교육(석사)을　받은　30세의 전문

가가　받는　실질임금은　1.8배　증가할　것이다. 30세　박사학위　보유자의　실질임금은　

2012년에　같은　학력　보유자가　받던　임금　역시　같은　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모든　과정들은　러시아의　차세대　인적　자본이　명목상으로는　쿼터로, 실질

적으로는　5%로　성장할　것임을　말해준다(그림 17).

13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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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시나리오 2에　따른　2012-2025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명목임금　　　　　　　　　　 　　실질임금

　　　　　　　　　　　　　　

시나리오3　(적극적).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시행한 예측의 강제적　옵션에 

해당한다. 이　시나리오의　틀에서　2025년에　차세대　인적　자본은　해당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차세대　인구　수가　천만　명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부정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향들이　발전하는　것은　많은　점에서　적극

적인　차세대　정책의　결과이다. 미취학　무노동　15-24세　차세대의　수는　2025년에　전

체　차세대　중　3.5%로　감소하게　된다. 보상적　시나리오에　비해　다양한　차세대　연

령　그룹에　의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은　훨씬 더,　80만　명으로까지　감소될　것이다. 

이것은　차세대　인구수　감소를　고려하면　거의 1.8배나　감소하는　것이다. 11-14세의　

어린이들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차세대의　범죄율은　2012년에　

55%에서 2025년에　45%로　감소하게　된다.　 

  차세대　모든　연령층에서　흡연이　더욱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담뱃값의　상승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및　이　금지규정　위반　시　높은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캠페인　덕분이다.  

범죄의 예방은 젊은이들의　범죄율이 2012년에 55%에서　2025년에 30-35%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141 -



  보상적　시나리오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시나리오에서는 차세대정책이 젊은이들

을　기업가정신 교육과　차세대　창업　분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준다.　재

능　있는 차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들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　대거　진출하도

록　보장해주고, 이전에　타　국가들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일부　젊은　학자들이　

귀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025년에 대학생 수는 4백50만　명, 중등교육전문기관　재학생의　수는 3백40만　명이　

된다.　

  차세대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고취되며, 노동문화와　노동　규율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점

에서　적극적인　차세대정책　및 차세대　계층에서　비정규, 비공식 교육이 발전한　결과

가 될 것이다. 

  차세대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12년에　중등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응용

학사과정을　마친　30세 젊은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025년에　2.3-2.4배, 고등교육(석

사)을　받은　30세의 전문가의　실질임금은　2.5배,　박사학위를　보유한　30세　학자의　

실질임금은　2.6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은　명목상으

로도 1.65　실질적으로도　1.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그림18).

그림18. 시나리오 3에　따른　2012-2025년　차세대 인적 자본의 명목상　및　실질적　규모

　　　　　　　단위－10억　루블　

       　　명목임금　　　　　　　　　　 　　실질임금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201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감소가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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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부정적인　경향을　완전히　극

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상적　시나리오와　적극적　시나리오에서　차세대정

책의　실현　방안들은　2015년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줄　것이다.　차세대의　자

질이　향상되며(교육, 건강, 문화, 노동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 차세대　기업가정신의 

발전), 그것이　곧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바로　세　번째, 적극적인　차세대정책　시나리오이다.

  차세대　인적　자본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차세대정책　비용　지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　

2) 청소년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보조금

3) 청소년 단체 보조금　 

4) 차세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러시아연방　주체들에　대한　보조금

5) 차세대정책의 인프라 건설(청소년　자원 센터)

  2015년과 2016년을　위해　계획되어　있던 7억 루블 규모의 국가 차세대정책 자금을 유

지할　경우, 수동적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보상적　및　적극적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및　차세대정책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세대의　자질이　현격히　향상되지　

않고서는　차세대　수의　감소　현상을　상쇄시킬　수　없다. 이것은　차세대정책의 내용과 

질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2.1에서 러시아에서 차세대 발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작업이

며　차세대정책이　부문 간, 지역 간　공조의　성격을　지녀야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이것은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미가　큰　노력들이　

헛되게　낭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정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러시아　차세대’가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음),　차세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두　개의　열쇠’정책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 군대, 연금 등　사회-경

제적으로　중요한　많은 문제들은　차세대의　요구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되

지　않기　때문이다.

  차세대　인적　자본의　유지(시나리오 2) 및 증가(시나리오 3)를 위해서는　차세대　발전

과　관련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138) ‘2013-2020년　교육　발전’이라

138) 2017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 차세대의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할당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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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　4 ‘차세대의　사회적 실천 참여’는, 유감스럽게도, 

내용적으로나　자원　면에서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차세대의　사회화라는,　

필요하지만　극히　제한된　과제로　귀결시킨다.　　

보상적　시나리오는　202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을　유지하는　데에만　연방정부　예

산　중　연간　최소　15억-20억 루블　규모의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자

금은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된　차세대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러시아

연방　주체들에서　차세대정책의　인프라를　형성(5억-7억　루블)하는　방향으로　지출

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이　자금의　일부는　2017년까지　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보

장해주는, 차세대　발전(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일에　지출되어야　한다.

적극적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로 2015-2016년 연방정부 예산　중　

4억　5천-5억　루블의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　자금은　차세대발전을　위한　복합

적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연방 차원의　차세대　인프라(차세대자원센터 네트워크)　

건설, 앞에서　언급된　차세대　조직들의　지원(1억-1억5천 루블)139), 차세대와　함께　일

하는　간부들의　자질　향상, 프로젝트 활동의 확대와　2015년부터　아래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차세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주는　차세대발전(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

장)　복합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지출된다.140)

1. 차세대 고용 - 차세대의　구직　및　주로　18-24세　차세대의　상담을　지원해주는　차

세대　고용　대행기관　시스템　구축(졸업　후　첫　구직활동, 군　제대　후　구직활동,　

139) 차세대와　어린이 단체들의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 자금 계산의 예.

　　　1. 지원금은　법질서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세대　및 어린이단체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됨.

　　　2. 지원금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5인　직원 단체　단위로 현　지출비용을 보상해주는　금액　

내에서　제공됨.

　　　3.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는　연간　250만 루블　가량이다(5인　직원 

단체　기준시　직원　전체　월　급여　25,600 루블): 급여를　위해 30.2%를 적립, 그　외　

단체운영비 20%).

　　　현재 러시아연방에서는 대략 3,054개의 연방 및 지역 차세대와 어린이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76억 3,500만　루블이다(3,054*250만 루블).　

　　　이 단체들의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은 다른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타　목적들을　

위해　할당될　수도　있다.

140) 복합적 프로그램의 목표 리스트는 그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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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구직활동). 법적인　문제들을　상담　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자 - 젊은 심리학자, 경제학자, 매니저, 변호사　－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법률 클리닉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효율적인 

차세대 고용과 청년실업 감소를　통해 2025년까지 차세대　인적　자본이　10-15%　성장

할　수　있다.

2. 차세대　이민자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내적　외적　생활조건에 적응하는　문제 - 이　

문제에서도 러시아로　이주한　외국인　차세대들의　심리적　및 법률적 지원, 차세대　

사회　교육과　러시아어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에서는 재

정을　지원　받으면서도　그　진행　작업에　대해서는　조정과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차세대　조직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수행

해야만　한다.　차세대의 (노동, 교육　관련) 영토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자원의　

보다 합리적인 분배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인적 자

본　역시　증가하게　된다(2025년까지 4-6%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3. 건강한　생활양식, 마약과 알코올과 담배가　없는 삶에　대한　캠페인.　이 활동은　한편

으로는　젊은 나이에 부상과 장애로 인한 사망률 증가로　차세대　경제활동　인구수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이나 알코올 소비로　인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책임감이나　규율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줄임으로써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를　보장해준다(2025년까지 10-12%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4. 차세대　사이에서　범죄의　예방. 이 활동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차세대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곧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2025년까지 

3-4%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5. 재능　있는 차세대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의 질적 특성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학과　예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차세대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2025년까지 5-5.5%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6.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 향상.　이 활동은 차세대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미처　습득하지　못한　전문적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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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능력의 결함을　보상해주고, 차세대에게 노동에　대한　책임감과　규율, 노동문화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2025년까지 10-12%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7. 14-16(17)세　차세대의　직업　성향　조직　및　교육궤도 구축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

가　미래의　전공분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장해준다(2025년까지 

2-2.5%의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

8. 차세대　창업　지원. 이 활동은 차세대의 독립정신과 이니셔티브의 계발을 보장해주고　

차세대의 자기실현을　촉진시킨다(2025년까지 5-7%의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9. 차세대정책　분야에서　정부-민간 협력관계 발전(차세대 노동 잠재력 계발을　위한 추가　

자원　유치　및　활동의　질과　목적지향성　제고, 공동프로젝트　관리의　질　향상).　

2017-2025년　차세대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　규모는　차세대　발전　(해

당　시나리오에　따른)　옵션의 선택 및　이　선택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통합　투자프

로그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3. 러시아 장기(長期) 국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모델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축될　것이다(보고서　2.2　참조).

  - 2025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장기적　모델

  -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혹은,　최소한으로, 유지)을　보장해주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모델 

  - 연방,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모든 부처와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　간　모델. 이　모

델의　활동은　어떤　차원에서든　차세대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여기에는　연

방정부 차원도 포함된다: 러시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체육부, 문화부,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 농업부, 교통부,　지역개발부, 재무부, 경제개발부, 법무부, ‘러시아청

소년’ 및 기타 부서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4절　참조).

  - 지역　간 모델.　차세대 인적 자원 개발은　공간　지향적이며　러시아연방의 영토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차세대의　영토교육과 직업 이동성　문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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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거주지에　적응하는　문제, 주택 정책, 사회 보장과　교육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 다　주체　모델. 즉, 차세대정책　구현과　연관된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한　모델(차세대　자체의　다양한　그룹　- 연령, 인종, 종교, 지역　- 포함) 

  -  세대 간 모델. 러시아연방 다양한　세대들의　이해관계　고려.

  이밖에도,　이 모델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의　외적　측면들(예를 들어, 러시

아　차세대가　타　국가들로　교육 및/또는 노동　이민을　가는　경우와　타　국가　차세대

가 러시아연방으로 교육 및 노동이민을　오는　경우).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 주요 과제는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러시아 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러시아　차세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모델은　‘러시아청소년’, 러시아연방　차세대 주체　업무　관련　기관들,  차세대　조

직들에　근거한다. ‘러시아청소년’에 등록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 정책　실현의 인프라

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만일 이　결정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교육, 보건, 문화, 체육과　스포츠, 고용, 연금보장, 주택정

책, 이민정책　등의　문제), 모든 의사결정 수준(연방, 지방, 자치단체)에　차세대(대표자들)

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두 개의 열쇠 정책’을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차세대정책의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여러　단계와　다양한　창구를　통한 재정　확보, 정부-민간 

협력관계와 청소년기금 모금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

세대정책의 모델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적어도 그 구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

부가 재정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차세대정책의 예산 조달은　아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차세대　조직들의　기능　수행　및　발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차세대정책의　인프

라를　지원해주는　기관 자금

  - 제도적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고　차세대　단체　현장(인프라)에 새로운 활동가들이　

출현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 기금 

  - 차세대,　차세대정책과 차세대환경(인프라)의 전략적(장기적) 개발이라는　과제를　해

결하는 프로그램 기금

  지출비용의　부분적　상환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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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조) 기관　기금,　즉　러시아의 지역들에서 차세대정책　인프라의 ‘운영　상태’에　따

른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쟁을　토대로　확보되는　프로젝트 기금은 예산　수단　확보를　위한　차세대단체들의　

경쟁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단체　활동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　경쟁들　중　하나가 바로 차세대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얻기 

위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지역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차세대　자문(컨설팅) 구조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

이 필요하다. 이 구조는 차세대단체들이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사업계획을　준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정부-민간 협력관계라는 조건　하에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민간　파트너가　있다는 점이 차세대단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경쟁적　토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동 재원마련 프로젝트는 차세대단체들

의 입장에서 볼 때 차세대 기금 모금의 실례를　마련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기금　

모금의 실제과정을　배우는 일이 독자적 프로젝트 중 하나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프로젝트는 모든(대부분의) 차세대단체 간부들이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연방의 모든 주체들에게서 일관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금은 현존하며(등록된 차세대단체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형성 중인　

차세대정책의 인프라에 의거하여 차세대 인적 자본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

어야　한다. 2017년부터　‘러시아　차세대　발전’이라는　장기적　국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현한 것이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에　있어 핵심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2025까지 러시아 연방　차세대 발전 전략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핵심이다. 

  현재, 예를 들어, 러시아 체육부는 차세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러시아 내무부는 차세대 

범죄 예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정책 모델에서

는　‘러시아 차세대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 모든 과제들의　실현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며, 이 경우 모든 과제들은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과 연관되

어　있다.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예산 보조금)　규모가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과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의　규모는　해당 과제의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혹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이　보고서의　2.2에 제시되어　있듯이, 차세대정책　재정지원의　규모와　모델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향들을　유지할　경우, 차세대　인적　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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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규모 실행방안

실행방안
프로젝트

실행방안 평가
실행방안 확정

실행방안들의　
실현 결과

차세대 인적　
자본에 대한　

평가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에 따른 실행방안　

개발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에　
따른 실행방안 확정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방안들에 대한 평가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　
방안들의 실현

13년(2012-2025년)　동안　명목상으로는　겨우　5% 성장하고　실제로는　14,6% 감소한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부재할　경우　차세대　인적　자본의　감소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점증하는　노동력　부족과　연관된　젊은이들의　임금　증가로　인해　

이 옵션에서 일정 정도 부정적 경향들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상적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이미　2015-2016년에 증가했고,　차세대　조직들에　대한　

지원은　차세대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보상해주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세대　

인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보장해줄　수　있다. 따라서　2015-2016년에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미　체감적으로　증가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만　차세대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2017년 이후에는　‘차세대　발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시작하며　차세대　인적　자본이　충분히　크게－명목상으로는　1.65배,　실질적으로

는 1.5배－ 증가될　수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　차세대　인적　자본의　평균　증가액이　한　해에　428억　루블이　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가령 한　해에　최소한　100-120억　루블　규모의　총비용이　차세대정책에　

소요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　초기에는 75억　루블까지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고(보고서　2.2 참조),　그 이후에는　이　기금의　일부가　

민간기금으로　대체되면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재정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과　차세대　환경　발전을　보장해주는　예산 자금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차세대정책 모델의 틀　내에서 정책실행의　일반적인 순서는　그림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19.　새로운 차세대정책 모델의 틀　내에서 정책실행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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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차세대　인적　자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 액션1. 평가가 이루어지고 차세대 인적 자본의 규모가 결정된　후　- 액션2,　

그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된다(기관　차원의　결정들, 프로젝트들, 

프로그램(프로그램들) - 액션3.　고려되고 있는 도식의 틀 내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 차세대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 -　이러한　지원을　위한　원칙과　절차,　

할당 가능한예산(예산 보조금)의　규모141)

  -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단체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분배되는 일련의 프로젝트　

마련, 혹은 주도적 프로젝트들의선별

  - ‘차세대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개발, 혹은　차세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지향하는　여타　국가　프로그램들의　하부　프로그램　개발(차세대정책　형성과　실현　원칙들의　

단일성, 해결　과제들의　복잡함, 구체적　방안들의　실현에　대한　통제,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옵션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개별 방안들

    차세대　인적　자본　발전(유지)과　관련하여　그것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중립적인 

방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액션4.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　실현　

방안들은　그것이　지원해주는　차세대　인적　자본의　성장과　일치하게　된다.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해야　하므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구현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차세대단체들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　

  이　시스템은 차세대정책의 특정 실현　방안들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풀로　구성될　수　있다.　전문가 활동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법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 차세대정책 실현　방안　검사 규정’(조건부　명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실현　방안들에 대한 평가와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를　보장해주는　방안의　선별이　이루어

진 후에는 구현될 예정인 일련의　방안들(제도,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승인된다.　- 액션5.

이후에는　방안들이　실현된다.　-　액션6.　차세대단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용 (가령, 임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예산　보조금이　할당된다.

  - ‘차세대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들이　구현된다(프로젝트 활동은 프로그램의　

틀　안에　전적으로　집중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 차세대단체와　개별　

141) ‘러시아　차세대’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세대단체들

은 동등한　규모　혹은　상이한　규모의 예산자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　내용이　국

가　(예산)지원에　대한　특별한　상황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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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대표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선별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는　특정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이　비축된다).

  구체적인　방안들의　구현　결과는　목표　-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　- 달성에　따라　

평가된다.　- 액션7.　이 평가　수행　후에는 이전에　승인된 제도와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　

방안들의　모든　구성요소가　구체화　된다.　

  수행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제도적 방안의　틀　내에서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등록된　몇몇　차세대단체의　등록이　말소되고(실질적으로　‘러시아　차세대’　산하　조직들　

중에서）예산지급이　취소되거나, 등록은　유지되지만　재정　지원은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등록된(자격을　인정　받은)　차세대단체들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새로운　단체들이　편입(인가를　얻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게　예산　보조금　

형태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승인된　프로젝트들의　구성이　

수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구성의　수정　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수정의　

결과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구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라는　과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새　프로젝트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구현을 승인받게　된다.　실행방안의　완수　혹은　

‘러시아　차세대’　산하에　등록된　차세대단체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조직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　차세대정

책　인프라의 항구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산　지원이　증가하거나　(차세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쟁　

결과에　따라　‘러시아　차세대’　명단에　새로운　단체들을　등록하는　일은　해마다　진행될　

수　있다.　또한 3년에　걸쳐　예산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은 

차세대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회계감사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위해　해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　밖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　규모를　변경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실행　방안이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일은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라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할　수　있다.

  차세대(차세대정책)　발전　분야　정부　부처의　활동　또한　실행된　방안들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종　결과　-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　-　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러시아　체육부의　경우에도 다양한 스포츠　대회에서 차세대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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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아니라　체육과　스포츠가　차세대　전체의　건강에　기여한　바에　따라, 그　결과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차세대　인적　자본이　증가했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교육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적어도　5개의　러시아 

대학들이 전　세계 상위　100개 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교양과　전문성　

경쟁력)이　높아져　러시아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　

교육기관들이　세계　지표에서　상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차세대　인적　자본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능　있는　차세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은　숫자(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가　

아니라　차세대　인적 자본의 증가에　기여한　바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차세대 인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은 차세대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 중 하나 일 수 있지만, 그 효율성　역시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차세대정책의 새로운 모델은 그　틀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사회-경제적　결과,　즉　차세대　인적　자본　성장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모델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러시아　사회　발전에서,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차세대정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진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　모델은　또한 사회, 문화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연방과 지역 차원에서　채택되는,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미래의 주체로서)　차세대　발전의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다루게　

되는　결정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전략적　결정들과　정부　

정책　전반에서　우선순위　선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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